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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적격 건설업체 입찰보증금 제재 지방공사까지 확대
 - 공공공사 부적격 업체 입찰보증금 환수...11월 9일부터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까지 확대 시행

 - 페이퍼컴퍼니 입찰 차단·제재 강화로 건실한 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 보호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부적격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를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확대한다.

조달청은 11월 9일부터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
하는 부적격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지방
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
한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고 건실한 건설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8월 31일부터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에서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까지 국고에 귀속시키는 등 제재를
강화해 왔다.

이번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는 건실한
건설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시공능력이 없는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엄격히 차단하고, 실력 있는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수주하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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